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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회사법 개정안이 8건 

이상 국회에 제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근로자이사제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 도입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2016. 7. 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

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5)은 “이해관

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

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

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을 도입한다.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

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

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안 제542

조의8)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이른바 근로자 이

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제

542조의8 제4항 후단을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개정하며, 같은 조에 제7

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542조의8 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조(적용례)).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입법례를 

먼저 소개하고 김종인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 제542

조의8에 대하여 간략히 논의하면서 사외이사 선임에 

관련된 법안도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각국의 노동이사제도 개관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 따른 근

로자의 감독이사회 참여가 독일 경제성장의 비결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1) 그러나 독일이 경제성장을 거

듭하고 있는 것은 노동복지개혁정책과 강력한 구조

조정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1998년 취

임한 Gerhard Fritz Kurt Schröder 독일 총리는 사

민당 소속임에도 노조와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Hartz Reform’이라고 일컬어지는 ‘Agenda 2010’을 

추진했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 폭증하는 국가 

채무와 높은 실업률, 산업 경쟁력 악화와 저성장 등

으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病者)’라는 평가를 받았었

다. ‘Agenda 2010’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의 채택

과 강력한 시행으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심장으로 

재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한 

Schröder 총리가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 없었

다. 그는 결국 2005년 선거에서 기독민주당 소속의 

Angela Merkel 현 총리에게 패해 정권을 내줬다. 그

는 과거 한 강연에서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반

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2) 2015. 9. 22. 베를린에서 

열린 Schröder 전 총리의 전기(傳記)출판기념식에 참

석한 Merkel 조차도 “현재 독일의 성공은 Schröder

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개혁에 성

공한 Schröder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Schröder 총리와 보조를 맞춘 것은 Wolfgang 

Clement 前 독일 경제노동장관이다. 슈뢰더 총리 

시절 내각의 실질적 2인자였던 Clement 전 장관은 

독일 경제에 반전을 가져온 ‘어젠다 2010’ 정책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자마자 독일 전역

1) 박원순 서울 시장은  “독일이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 노동이사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에 노동이
사제 도입 방식, 추진 대상 기관 등을 발표하고, 2016년 10월 첫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741632.html.

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02/20160502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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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일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사회민주주의를 

내건 바로 그 사민당이 친(親)노조 정책을 포기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노동유연화를 선언한 것은 

아이러니다. 당연히 사민당 내부와 그 주요 지지층

인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Schröder 정

부는 신념을 관철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에겐 정부 혜택을 줄였다.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줄이고 임시직ㆍ계약직 등 유

연한 고용 형태를 마련하였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을 

결합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일주

일에 나흘 동안 직업 훈련을 받게 했다.3)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도

입한 것이다.

노동 개혁으로 10%가 넘던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이 점점 높아만 가는 

유럽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때문이 아닌, 위와 같은 구조조정 덕분

에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을 개혁의 직접 당사자들

인 Schröder, Clement와 Merkel이 증언하고 있다.4) 

Financial Times는 현재 독일 고용시장의 유례없는 

호황은 2003년 시행된 Hartz Reform 때문으로 분석

하고 있다.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독일

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네델란드

와 함께 코포러티즘(corporatism, 사회적 합의주의)

이 발달한 나라이다. 코포러티즘은 노동조합, 경영진 

및 정부가 임금과 근로조건 등 노사 문제를 합의하

고 조율하는 일종의 합의주의이다. 이른바 노사정(勞

使政)협의인 것이다. 민간 기업의 노사 협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더

해진 시장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코포

러티즘이 발달한 이유는 독일은 애초 1800년대부터 

회사설립부터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당연시되었다. 미국 회

사법은 처음부터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를 취하

여 허가주의를 취한 유럽과는 기업풍토가 완전히 다

르다. 1843년 당시 독일지역 최강 영주국가인 프로

이쎈(Preußen) 주식법은 회사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

하에서 일원적(一元的) 이사회 제도를 두었었다. 프

로이쎈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완

전한 기업의 자유를 원하는 한자동맹(Hansa) 도시들

은6) 회사제도의 남용에 따른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

호는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는 논리를 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 2원적(二元的) 이사회제도이다. 국가가 회사

설립 허가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회사 내의 자체 조

직인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설치하여 이것에 기

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써 감독이사회(Aufsichtsrat)와 종래의 자율경영을 대

표하는 경영이사회(Vorstand)가 나란히 존재하는 2

원적 이사회제도가 Preußen법에 규정되게 되었다.7)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강한데, 그 사상적 기조는 corporatism이며, 그 잔

재는 2원적 이사회제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에 의하여 성립된 독일

민주공화국은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의8) Konrad 

Adenauer 총리의 주도하에 미국식의 자유방임적 자

본주의모델에 구소련의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모  

                                            

3) http://www.alcchosun.com/?c=user&mcd=sub07&me=bbs_detail&idx=2230&cur_page=1&sParam=&ln=kr&PHPSESSID=eb3616d8495bb5b9b6305316f9695025

4)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인터뷰] “병든 남자 독일을 건강한 여자로 만든 건, 노동·연금 수술” [중앙일보] 2015.05.22. 종합 4면. http://news.joins.com/article/17859597

5) Financial Times, Jul. 10th, "The German balance of payments quandary", Gavyn Davies.

6) 한자동맹은 독일어로는 Hansa, 영어로는 Hanseatic League라 한다. Hansa는 Hanse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Hanse란 본래 독일어로 ‘무리’ 또는 ‘친구’를 뜻
한다. 한자동맹은 1159년 경 북해·발트해 연안의 독일 여러 도시가 북부 도시인 뤼베크(Lübeck), 슈트랄준트(Stralsund), 함부르그(Hamburg) 등 주요 도시들
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맹을 말한다. 동맹의 목적은 상인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인의 소유물과 교역품에 대한 면세 및 감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상업
상의 목적이었다. 17세기에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

7) 최준선, “회사법의 역사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회사법의 방향 - 2015년 한국상사법학회 여름학술대회 기조발제”, ｢상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5, 49면.

8) 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CDU. 현 집권당. 야당은 독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사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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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가미한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구축하였다.9) 이 체제는 국민의 

사유재산과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면서도 정부

가 세금을 통하여 부를 재분배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 내용으

로 1951년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을 

제정하여 철강ㆍ석탄ㆍ광산 분야에서 자본가와 근로

자가 협의해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됐으며,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에서 이 제도가 확립되었다. 공동결정법상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3분

의 1을, 2,000명 이상 대기업은 2분의 1을 각각 근

로자 대표가 맡는다. 1,000명 이상의 석탄ㆍ철강 회

사는 감독이사회의 2분의 1과 경영이사 중 노동담당 

이사를 근로자 대표로 선임한다.10) 이 체제에서는 

이사회를 ‘경영이사회’(Vorstand)와 ‘감독이사회’ 

(Aufsichtsrat)로 나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감독이

사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감독이사의 멤버인 

근로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감독이사회의 의

장은 자본가의 대표가, 부의장은 근로자의 대표가 

맡으며,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준다.11)

2원적 이사회 체제(二元的 理事會, two-tier board 

system)는 전쟁 후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는 매

우 유용했지만, 현대에는 맞지 않다. 유럽은 전통적

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사회적 조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자본주

의가 우세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은 시장 중심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순수

한 경제적 조직으로 파악해 왔으며 주주자본주의가 

우세하다. 

2원적 이사회제도는 주주 가치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적응할 수 없는 지배

구조이다. 독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

일의 공동결정제도의 치밀성, 복잡성, 진취성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독일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보

고 있다. 이 밖에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며, 노조가 

반대하면 M&A도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지체도 단

점이다. 독일의 주식회사 수는 수 천개에 불과하고, 

따라서 자본시장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독일은 전

통적인 영국식 주식시장 중심의 시장금융주의가 아

닌 은행금융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독일 기업은 

대체로 주식시장보다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조

달한다. 독일은 경제규모는 세계 2위이지만 주식시

장규모는 세계 10위이다. 2015. 6월말 현재 세계거

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s)의 자료에 

따른 각국의 주식시장 규모를 보면 1위 뉴욕증권거

래소가 18조 7,112억 달러, 2위 나스닥이 7조 0,635

억 달러, 3위 도쿄증권거래소가 4조 6,864억 달러, 

4위 상하이증권거래소가 3조 7,765억 달러, 5위 런

던증권거래소가 3조 4,797억달러인데 비하여 독일증

권거래소는 10위 1조 5,390억 달러에 불과하다.12) 

이러한 금융방식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는 적합하지만 IT산업이나 벤처사업과 같은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 분야에서는 전형적인 시장중심의 금융제도와 

주주자본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장 빠른 성과

와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 이사회제도 역시 

주주자본주의하에서 IT산업이나 벤처사업과 같은 혁

신을 주도하는 신산업분야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

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9) 최준선, 전게, “회사법의 역사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회사법의 방향 - 2015년 한국상사법학회 여름학술대회 기조발제”, 54면.

10) 이 밖에 독일은 공동결정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직원)협의회도 운영한다.

11) 최준선, 전게 ｢회사법｣, 468면.

12) 한국은 14위인 1조 2,594억 달러이다.



상법상 근로이사제(勤勞理事制) 도입의 문제점  5

<표 1> 세계 주요증시 시가총액 현황 (WFE 회원거래소)13)

(단위: 백만USD, ’16년 6월말 시가총액순 정렬)

순위 거래소 국가 ’15년말 ’16년 6월말
’15년말 대비 

증감률
시총비중주3)

1 NYSE 미국 17,786,787 18,711,254.8 5.20% 28.24%

2 NASDAQ US 미국 7,280,752 7,063,570.8 - 2.98% 10.66%

3 Japan Exchange Group 일본 4,894,919 4,686,445.1 - 4.26% 7.07%

4 Shanghai Stock Exchange 중국 4,549,288 3,776,590.4 - 16.99% 5.70%

5 London SE Group 영국 3,878,774 3,479,791.4 - 10.29% 5.25%

6 Euronext 주1) 3,305,901 3,286,239.2 - 0.59% 4.96%

7 Shenzhen Stock Exchange 중국 3,638,731 3,190,802.0 - 12.31% 4.82%

8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홍콩 3,184,874 2,972,555.3 - 6.67% 4.49%

9 TMX Group 캐나다 1,591,929 1,868,710.3 17.39% 2.82%

10 Deutsche Boerse 독일 1,715,800 1,539,099.0 - 10.30% 2.32%

11 BSE India Limited 인도 1,516,217 1,521,042.6 0.32% 2.30%

12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인도 1,485,089 1,493,653.1 0.58% 2.25%

13 SIX Swiss Exchange 스위스 1,519,323 1,419,539.5 - 6.57% 2.14%

14 Korea Exchange 한국 1,231,200 1,259,495.4 2.30% 1.90%

15 NASDAQ OMX Nordic Exchange 주2) 1,268,042 1,220,684.6 - 3.73% 1.84%

16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호주 1,187,083 1,201,624.7 1.22% 1.81%

17 Johannesburg Stock Exchange 남아공 735,945 997,173.2 35.50% 1.51%

18 Taiwan Stock Exchange Corp. 대만 745,000 790,045.4 6.05% 1.19%

19 Singapore Exchange 싱가폴 639,956 665,749.3 4.03% 1.00%

20 BM & FBOVESPA 브라질 490,534 663,929.5 35.35% 1.00%

 

주: 1. NYSE Euronext (Europe):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포함

    2. Nasdaq OMX Nordic: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함

    3. 시총 비중은 ’16년 6월말 전 세계 전체 시총 비중 66,255십억 USD 대비임

현재 대규모 제조업의 경우에 공동결정제도를 중

심으로 한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95%에 이르는 유한회사 등에서는 공동결정

제도를 거의 채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독일 

기업들의 대규모 부정 사건으로 이러한 제도는 심한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폭스바겐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시대에 뒤진 제도라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 제

도가 살아 있다. 근본적으로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

주의 국가이다. 독일국민은 소득의 63%를 세금으로 납

부하여야 하므로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년의 반 

이상을 세금납부를 위해 일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세

금에서 해방된다.14) 한국은 3월 20일에 세금에서 해방

된다.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실업과 노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사회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의 CEO들은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여서인지,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찬미하기도 한다. 예

컨대 Siemens의 Peter Löscher는 “독일의 경영참여 

제도는 경쟁 우위를 의미한다.”(“Für mich ist die 

13) 한국거래소 2016. 7. 22. 보도자료.

14) Hanno Beck & Aloys Prinz, Zahlungsbefehl, 2016.(이지윤 역, 재승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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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bestimmung ein Standortvorteil Deutschlands”: 

in Die Welt vom 25. Oktober 2009)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후 여러 최고 경영자들이 이에 대한 지지

를 표명하였다.15) 심지어  2011년 1월 세계경제포럼

에서 미국의 투자자문회사인 Blackstone의 전무이사

(Geschaftsführer)인 John Studzinski는 “(경영참여가) 

관리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다.”(Das ist zwar ungewohnt für 

Manager, aber es bringt eine Menge neuer 

Sichtweisen ein)고 말하면서 경영참여가 독일의 위

기완화 성공 요인 중 하나(dass die Mitbestimmung 

einer der Faktoren für den deutschen Erfolg bei 

der Eindämmung der Krise sei)라고 강조한 바 있

다.16) 미국의 저명한 columnist이자 정치전문가인 

Stephen Hill 차관보 역시도, “공동결정

(Mitbestimmung), 감독이사회(Aufsichtsrate) 및 경영

협의회(Betriebsrate)로 알려진 마법(魔法)이 미국 경

제에 대비(對比)하여 유럽경제에 확실한 장점을 부여

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세계 자본주의의 충격이 심

화될수록 점점 더 명백하게 될 것이다.”(The magic 

of what is known as ‘codetermination’, 

‘supervisory boards’ and ‘works councils’ provides 

Europe’s economy with a distinct advantage ov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is will become 

increasingly apparent as the impact of truly 

global capitalism deepens.)고 말했다(최준선 본인 

번역).17) 과연 이 말이 현재의 유럽에 맞는지 의문

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사회

주의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은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는 평등한 복지 정책이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을 수상하고 ‘효율적 시장가설’이론으로 유명한 시카

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Eugene Francis Fama 교수는 

“유럽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노력

을 1970년대부터 해왔지만, 그 결과 유럽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으며, 40년째 저(低)성장

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 세계거래소연맹의 자

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이 미국 경제에 비해 우

월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사회 구조가 아닌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문화이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기업문화가 성숙

된 곳에서는 2원적 이사회든 노동이사제도든 문제가 

없이 작용될 수 있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컬럼비아대 석

좌교수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는 

corporatism에 근거한 노사정합의는 경쟁을 저하시

키고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말하였다. 그는 과거 여

러 논문과 강연에서 corporatism을 유럽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Corporatism은 국가가 경영

단체, 노동조합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쟁을 제

한하고 고용과 성장이라는 경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정책이다. 경쟁력이 떨어진 좀비기업이 연명하고, 정

부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가 쓴 책 “대번영의 조건”(Mass Flourishing)의 

핵심 내용은 corporatism의 파멸이다. 이 시스템은  

노동과 자본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서로 대화하자는  

것이지만,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는 불가능하며, 대신 파업은 줄어들 것이지만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5) Aline Conchon, “Unternehmensmitbestimmung in Europa: Fakten und Trends zur Rechtslage, etui (Europäischen Gewerkschaftsinstitut) 
Bericht 121, 2011, S. 8.

16) Financial Times Deutschland, 27. Januar 2011. Aline Conchon, a.a.O., S. 8.

17) Economic Democracy and Codetermination: Harnessing the Capitalist Engine How can the European economic model be applied to the 
United States? By Steven Hill, January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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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 WFE) 회원거래소의 연도별 대륙별시가 총액 및 비중18)

(단위: 십억USD, %)

구 분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아프리카-중동

시가총액
합계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

’07년말 24,320 40.07 17,799 29.33 18,575 30.60 60,695

’08년말 13,617 45.58 9,212 30.83 7,048 23.59 29,877

’09년말 18,933 39.70 14,540 30.48 14,223 29.82 47,696

’10년말 22,173 40.35 17,435 31.73 15,342 27.92 54,949

’11년말 19,789 42.26 14,670 31.33 12,365 26.41 46,823

’12년말 23,193 42.41 16,982 31.05 14,520 26.55 54,695

’13년말 28,299 46.77 13,978 23.10 18,233 30.13 60,510

’14년말 30,293 44.48 21,160 31.07 16,658 24.46 68,110

’15년말 27,967 41.67 23,215 34.59 15,942 23.75 67,125

’16년 6월말 29,167 44.02 21,857 32.99 15,231 22.99 66,255

증감률

(‘15년말 대비)
+ 4.29  - 5.85  - 4.46  - 1.30

2. 프랑스의 노동이사제도

프랑스의 “노동이사”(administrateur salarié)는 대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대표를 

말한다. 1980년대 사기업과 관련한 노동자의 경영참

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노동자의 이사회 및 감사회

에 출석권 및 발언권을 인정하였다. 공기업의 노동

이사제는 공공부문(국유기업)의 민주화에 관한 1983

년 7월 26일의 ‘공공부문민주화법률’19) 및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20) 의해 의무화되었다. 이들 

법률은 근로자 200인 이상의 공기업이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노동자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

였다. 이들 법률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국가

의 대표자,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노동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데, 노동자대표는 이사회 또는 감

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로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 제정 직후 출간된 보

고서에 따르면 680개의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니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회

사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자회사는 1984년 6월 

20일까지, 2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자회사는 

1985년 6월 30일까지 노동이사의 선임을 완료하도

록 하였다. 

1986년에는 임의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주식회

사의 이사회나 감사회가 노동자대표 선임을 가능하

게 하였다. 1986년 7월 2일의 법률(정부의 경제 및 

사회 질서에 대한 조치를 승인하는 법률) 제3조 2호

는 주식회사가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노동자대표자

를 이사로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노동자대

표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

법전 제L. 225-27조는 “주식회사는 그 정관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주주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들과는 

별도로,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회사는 4명까지, 상장회사는 

18) 한국거래소 2016. 7. 22. 보도자료.

19) 공기업의 민주화에 관한 1983년 7월 26일 제83-675호 법 제5조.loi n° 83-675 du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uer public. 성
승제, 고재종, 권재열, 길준규, 전학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9면 이하, 152면, 156면 참조. 

20) 1986년 8월 6일 제86-912호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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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까지 근로자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근로자 

이사를 제외한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 이사의 임기도 종료한다.21)

이후, 노동자의 참여에 관한 1994년 7월 25일의 

법률(Loi n°94-637 du 25 juillet 1994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최소 2인

의 노동이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의 의무적용은 고용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의 법률(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상법전 제L. 255-27-1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22) 상법전 제L. 255-27-1조 제I항

은 국내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가 5,000명 

이상일 경우, 국내 및 해외소재회사에 대해서는 근

로자 수가 10,000명 이상일 경우 노동자대표를 이사

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대

담과 고용에 관한 2015년 8월 17일의 법률”(Loi n° 

2015-994 du 17 août relative au dialogue et à 
l’emploi) 제11조에 따라 이 규정이 개정되어,23) 현

재에는 국내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국내 및 해외소재 회사에 대

해서는 근로자 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자대

표를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상근직원 수를 기준, 해

당회사 및 직간접적 자회사를 포함, 2연속 회계년도 

종료시를 기준)는 것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상법

전 제L. 225-27-1조 제I항).24) 다만, 2015년 8월 17

일의 법률 제11조 제Ⅱ항이 일종의 유예규정을 두고 

있어서, 노동이사 선출 및 지명을 위한 총회 개최 6

개월 후 해당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이

러한 총회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2016 회계년도 혹

은 2017 회계년도 종료 6개월 후 개최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25) 따라서 현재에는 5,000명, 10,000명의 

기준이 적용되나, 2017 회계년도 종료 1년 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의 완화는 상법전 제L. 225-79-2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감사에 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6) 한편, 프랑스 상법전은 주식회사의 이사

를 최소 3인 최대 18인으로 규정하는데, 이사의 수

가 12인 이하의 경우에는 최소 1인 이상의 노동이

사를, 1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전 제L. 

225-27-1조 제II항). 이와 같이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회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

는데 비하여, 북유럽은 이를 상당히 완화하여 덴마

크는 35명, 노르웨이는 30명, 스웨덴은 25명 이상의 

회사가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노동선진국이라고 할 만

큼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시위(demonstration)는 세계에서도 

21) 1986년 8월 6일 법 제9조, 상법전 제L. 225-32조 제1항.

22)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법전이 있어서 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등뿐만 아니라 환경법전, 보건법전, 도시계획법전 등이 있는데 이들 법전은 각 법전이 규율하는 분
야에 해당하는 수많은 법률들과 법규명령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통일된 형식으로 만든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법형식이다. 법률규정의 경우 “제L.‥ 
조” 법규명령의 경우 “제R.‥ 조”, “제A.‥ 조” 등으로 표시된다. 법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전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이나 명령을 
통과시켜 법전의 조항을 신설, 삭제, 수정한다. 이와 같은 경로로 2013년 6월 14일의 법률 제9조가 상법전 제L. 225-27-1조를 창설하였다. 2013년 6월 
14일의 법률 제9조는 “상법전 제L. 225-27조에 이어 … 라고 작성된 제L. 225-27-1조를 삽입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3) 최근 2015년 8월 17일의 법률 제11조는 “상법전 제L. 225-27-1조와 제L. 225-79-2조에서 ‘5,000’을 ‘1,000’으로, ‘10,000’을 ‘5,000’으로 수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17일의 법률 제11조 제II항의 유예 규정은 상법전에 편입되지 않고 법률에 남아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2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8951A2C398FD2D78915D6A2D4C3496CB.tpdila07v_1?idArticle=LEGIARTI000031085393

    &cidTexte=LEGITEXT000005634379&dateTexte=20160921

    I. ― Dans les sociétés qui emploient, à la clôture de deux exercices consécutifs, au moins mille salariés permanents dans la société et 
ses filiales, directes ou indirectes, dont le siège social est fixé sur le territoire français, ou au moins cinq mille salariés permanents 
dans la société et ses filiales, directes ou indirectes, dont le siège social est fixé sur le territoire français et à l'étranger, il est 
stipulé dans les statuts que le conseil d'administration comprend, outre les administrateurs dont le nombre et le mode de 
désignation sont prévus aux articles L. 225-17 et L. 225-18 du présent code, des administrateurs représentant les salariés.`

2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4E57CA1808A5E3692182E23F5E623565.tpdila07v_1?idArticle=LEGIARTI000031057714

    &cidTexte=LEGITEXT000031057652&dateTexte=20160921

2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4E57CA1808A5E3692182E23F5E623565.tpdila07v_1?idArticle=LEGIARTI0000310

    85357&cidTexte=LEGITEXT000005634379&dateTexte=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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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날린다. 변호사, 정유공장, 철도, 지하철, 심

지어는 경찰까지도 파업하는 나라이다. 관제사가 파

업하여 공항이 마비되기도 한다. 2016년에도 3월부

터 노동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노동단체와 학생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중도 좌파 사회당 

François Hollande 정부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

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마

련하여 2016. 5. 10. 의회 표결없이 정부가 통과시

켜버렸다. 노동부 장관 Myriam El Khomri의 이름을 

따 “Loi El Khomri”라 부른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

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

제”를 사회당이 스스로 폐기하고 주당 최장 근무시

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되

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

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

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Hollande 정

부는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업의 직원 고용이 활성화

돼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 SE) 

노동이사제도는 주주가치의 제고와 극심한 국제경

쟁력이 요구되는 현대 기업 활동에서는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유럽주식회

사(SE)는 2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을 각 회사의 선택

에 맡겨, 각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 내의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유럽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합

병, 지주회사설립, 공동의 SE-모자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전환할 수 있고, EU내 어느 곳에서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27) 유럽 27개국에서 SE를 설립할 경

우 그 SE는 기본적으로 SE규칙(SE-Verordnung)과 

SE지침(SE-Richtlinie)이 적용되고 그 나라에서 SE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다시 적용 받는다. 그

러므로 기본적인 EU의 SE법률(조약)과 각국 고유의 

SE법률 2중의 법률 적용으로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만약 독일 회사가 

SE로 전환하면 일단 EU의 조약인 SE규칙

(SE-Verordnung)에 따라 일원적 이사회제도나 2원적 

이사회제도 중 선택을 할 수 있다(Art. 38 lit. b 

SE-VO). 전통적인 2원적 이사회를 선택하면 그 회사

는 SE규칙(SE-Verordnung)과 독일 주식법(Aktiengesetz, 

AktG)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종래 독일주식

법상의 2원적 이사회제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

용된다. 만약 일원적 이사회를 선택하면 그 회사는 

SE규칙과 ‘SE시행법’(SE-Ausfuehrungsgesetz, SEAG) 

및 ‘SE참여법’(SE-Beteiligungsgesetz, SEBG)의 적용

을 받는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1원적 이사회인가 

2원적 이사회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1원적 이사회를 

취하였더라도 전후원칙(Vorher-Nachher-Prinzip)에28) 

따라 SE-설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유럽공

동체 내의 모든 SE의 경우, 그 지배구조를 막론하고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SE규칙상 일원적 이

사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

제도 역시 각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

정한 형태와 규모를 갖춘 기존의 모든 주식회사에 

27) 정성숙,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에 관한 연구 -설립방법과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2007, 122면, 125~128면; 임
정숙, “2014년 현재 유럽주식회사(Societas Europaea)의 도양과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4, 163면.

28) SE설립에 참여한 회사가 이전에 노동자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강행적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도입을 결
정한다는 원칙 Dazu Kluge, Mitbestimmung gewinnt Konturen, Mitbestimmung 2006/5, S. 40. 임정숙, “유럽주식회사(SE)의 내부지배구조에 관한 연
구-독일 이원구조 SE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1. 3,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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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강행적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독일의 기업문화에 커다란 역사적 변혁을 가

져왔다.29) 따라서 독일 SE의 경우 1원적 이사회를 

취하면 자본금이 300만 유로 미만이면 1명의 이사

도 가능하고 300만 유로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이사

를 두어야 하지만(독일 SEAG 제16조 제1문),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채택한 SE의 경우는 그 자본의 크기

와 상관없이 업무집행기관이 최소한 2명의 구성원으

로 구성하여야 하고(독일 SEAG 제16조 제2문), 그 

중 1인은 노동자의 권익을 담당하는 노무담당이사

(Arbeitsdirektor)로 임명하여야 한다.30) 특히 2원적 

이사회를 채택한다면 감독이사회의 이사 수는 자본

이 150만 유로까지는 9명, 150만 유로를 초과할 경

우는 15명, 1000만 유로 초과인 경우는 21명으로 

정하고 있다.  

요컨대 독일의 경우 SE로 전환 여부, 일원적 이사

회인가 2원적 이사회인가의 여부, 노동자경영참여제

도 도입 여부를 모두 각 회사에 맡기고 있다. 1원적 

이사회를 채택하면서도 노동자경영참여제도 도입할 

수 있고, 이때 노무담당이사(Arbeitsdirektor)를 1명 

이상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유럽법으로서 SE-규칙과 SE-지침은 이와 같

은 노무담당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지 이것이 노무

담당이사제도 도입이 EU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SE-지침 제13조 제2항은 노동자경영참여제

도와 관련한 개개 회원국의 법이나 관습이 SE-규칙

이나 SE-지침을 우선하여 SE에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담당

이사를 강행적으로 시행할 근거가 없다. 

Sick and Pütz(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31) 독

일에서 운영되는 43개 대기업이 경영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는 국가에 (가령 영국의 상장 주식회사로) 등

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경영참여 권리를 이행해

야 할 의무가 없으며, 판례법에서는 이 기업들이 이

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

히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인정

한 판결을 통해서 경영참여가 ‘의무적 제도가 아닌 

선택적 제도’임을 천명하였다.32) 

독일의 유수기업 가운데 Allianz, Fresenius, BASF, 

Structured Financial Services, Porsche Automobile 

Holdings, DVD Bank와 같은 대기업들도 유럽주식

회사(Societas Europaea, SE)로 전환하였으나, SE로

의 전환한 이유는 공동결정제도의 약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감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

해 전체 감사위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한

다. 예컨대 Allianz SE는 2원적 이사회를 채택하고 

있다. Aufsichtsrat(감독이사회)의 감독이사는 총 12

명이고 의장은 Dr. Helmut Perlet이다. 6명은 자본

가를, 나머지 6명은 노동자를 대표한다. 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 대표는 독일대표 4명, 이

탈리아대표 1명, 프랑스 대표 1명으로 구성하였다. 

독일공동결정제도에 의하면 감사위원의 숫자가 20명

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유럽주식회사법

을 따르면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의 총수를 

미국의 경우처럼 9명에서 12명으로 축소시킬 수 있

고, 그 중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하면 된다. Vorstand

(경영이사회)의 의장은 Oliver Bäte이고 총 9명의 이

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인 1명, 오스트리아

인 1명, 미국인 1명 나머지는 모두 독일인이다. 여

성 1명이 포함되어 있다. BASF SE의 감독이사회도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6명은 근로자 

29) 임정숙, 상게논문, 75면.

30) SE-Beteiligungsgesetz (SEBG) 제38조 제2항.

31) “Der deutschen Unternehmensmitbestimmung entzogen: Die Zahl der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Rechtsform wächst”, WSI 
Mitteilungen, 1, S. 34~40. 

32) Höpner, M. and A. Schäfer (2012), “Integration among unequals. How the heterogeneity of European varieties of capitalism shapes the 
social and democratic potential of the EU”, MPIfG Discussion Paper, No. 12/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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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서 유럽 BASF그룹 근로자를 대표하여 경영협

의회(BASF Europa Betriebsrat)에서 선출된다. 그러

나 중소기업인 경우는 대부분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럽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Surteco AG, Gfk 등도 SE로 전환하였는데, 경영참

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건대 대기업의 경우에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전통적인 근로자 참여를 배

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근로자의 이사회 참

여가 기업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라는 취지의 CEO

의 주장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근로자들

과의 相生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일종의 

Gesture가 아닌가 한다. 

 
4. 그 밖의 유럽의 상황

유럽 국내회사의 경우는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31개 유럽 국가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권리 인정 여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또 인정한

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장기업에만 인정하거나, 

2원적 이사회를 채택한 경우에만 인정하거나 일정 

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대개 최저 1명이고 1/3까지가 상한이다.

2015년 현재 유럽 1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덴마

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

아)은 사기업(민영화된 기업 포함)과 공기업에 모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6개국(스페인, 그리스, 아

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은 주로 공기업에만 

이를 적용하며, 나머지 12개국은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

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이며, 공

기업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사기업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2015년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사기업에게 근로자 이사제도를 의무

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으나 반대로 체코는 2014년 

사기업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폐지하였다. 이사는 각

국의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따라 2원적 이사회의 경

우에는 감독이사회에, 1원적 이사회의 경우에는 경

영이사회에 진출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는 감독이사회에, 1원적 이사회를 가진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사회에, 크로아티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는 1원적 이사회나 2원적 이사회를 각 회사가 선택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회사가 선택한 이사회에 참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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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1개 유럽 국가의 근로자 이사제 채택현황

Worker board-level participation in the 31 European Economic Area countries
Aline Conchon, Norbert kluge and Michael Stollt -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August 2015 update)

Widespread participation rights
comprising state-owned as well as
private companies
(13 countries)

Limited participation rights
Mainly state-owned or privatised
companies (6 countries)

No (or very limited) participations
rights
(12 countries)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이사제도는 

현재 유럽 31개국 중 19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12개

국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채택하고 있지 않

는 국가라고 해서 근로자 이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

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자 

이사를 도입한 기업도 있다. 

경영참가의 정도도 나라에 따라 크게 달라서 스웨

덴은 근로자 25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자 이사를 

인정하는데 비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근로자 이사를 

인정한다. 근로자 이사의 수도 다양한데, 프랑스는 

이사 12명 당 1명, 크로아티아는 이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근로자 이사는 단 1명, 독일과 슬로베니아는 

이사의 반수를 근로자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경영참여 권리가 국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몰

타, 폴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

서는 재정위기로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노동이사

제의 직접적인 축소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스페인

의 경우 2012년 7월 스페인과 EU집행위원회, 유럽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하 트로이카라 한다)

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저축은행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페

인 정부가 2013년 1월 이 계획을 법안으로 발표하

였으며,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향후 경영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은행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노동이사의 경영참여는 완전히 폐지된다.33) 그리스

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2010년 경제조정 프로그램

상 대규모 민영화계획에 따라 28개 국유기업의 민영

화 계획이 발표된 상태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기업

에만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인정했던 그리스에서 경

영참여 권리의 사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34) 몰타는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완전히 소멸하였

으며, 폴란드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35) 2014년에 

개정된 체코의 회사법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규정

33) Aline Conchon, a.a.O., S. 19.

34) Aline Conchon, a.a.O., S. 19.

35) Aline Conchon, a.a.O.,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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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36) 기업이 노동이사를 

임명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에

서도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

고 있다. 결국 경제사정이 좋은 국가에서는 노동이

사제를 시행할 여유가 있으나 각박한 국가에서는 엄

두를 낼 수 없다.37) 

유럽의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정치적ㆍ경제적 상황

에 따라 변하여 아일랜드, 몰타, 그리스, 스페인, 폴

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항가리에서는 위축되고 있

고,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

덴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 강화한 나라

는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뿐이다.38) 

Ⅲ. 간단한 분석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BLER)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

성론과 반대론이 있다.

1. 찬성론

(1) 유럽에서는 대체로 근로자 이사제도에 대한 

찬성론이 우세하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회사설

립의 자유에 장애가 되고 회사의 성과 향상을 방해

한다는 주장이 모든 유럽 국가에서 예외 없이 주장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재앙을 불러 왔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유럽에서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강하게 보호되

는 국가는 모두 글로벌 및 유럽 시장의 강자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때 근로자 

이사의 경영참여가 강하게 보호되는 회사에서는 위

기의 효과가 미미했으며,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

고 쉽게 안정을 회복하였다.39)

(2) 공동결정제도는 노사간 화합을 통해 불필요한 

파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감독이

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회사비용지출이 오히

려 줄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근로자들

이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감시하고 견제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근로자의 감독이

사회에의 참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장의 해외이전, 대규모의 구조조정 등

과 같이 장기적인 회사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과연 공동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6) 체코의 회사 및 협동조합법(Companies and Cooperatives Act)(법률 90/2012호).

37) Aline Conchon, a.a.O., S. 19.

38) Aline Conchon, a.a.O., S. 20.

39) Katalin Bagdia, “The Future of Employees’' Board-Level Representation in The European Union”, 2nd Global Confernece on Business, 
Economics, Management and Tourism, 30-31 October 2014, Prague, Czech Republic.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3 (2015) at 
139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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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론

(1) 계량경제학의 연구결과는 노동이사제도의 효용

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유럽 계량경제

학 학자들이 1982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한 28편의 

실증연구논문 중에 노동이사의 임명이 주가나 회사

의 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한 

경우는 겨우 10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1건은 어

떠한 유의미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부문에

서는 긍정적(예컨대 평균임금)이나, 다른 면(예컨대 

시장가치)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7건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드러났다. 경영참여의 존재와 기업 

성과 사이에는 어떠한 명확한 상관성도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 결론이다.40)

(2) 미국에서는 주주와 이사의 관계를 대리이론

(agency theory)으로써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문제를 대리문제(agency 

problem)라고 하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대리인비용

(Agency costs in corporate governance)은 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Harvard Business School의 Michael Jensen교수와 

Sim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Rochester

의 William Meckling교수는 1976년 “기업의 이론: 

관리 행동, 대리인 비용 및 소유 구조”라는 전설적

인 논문을 썼고,41) Jensen 교수는 1983년 

University of Chicago의 Eugene Fama교수와 “대리

인문제와 잔여(재산)청구권”이라는42) 역작을 저술하

였다. 이와 같이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전통적으

로 주주들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근로자 

이사들은 대리이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지 의문이

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3) 또한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왜 근로자만

이 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다. 소비자의 대표, 지역사회의 대표, 공급업자의 대

표도 이사회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것을 

긍정한다면 주식회사란 이익추구조직인가 아니면 민

주주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사회공공기관인가?

(4) 다수의 미국 주 회사법에서 이사에게 이해관

계자 고려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영국 회사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이

들 규정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라는 것이지, 이해

관계자 고려를 이사의 본연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

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40) Aline Conchon, a.a.O., S. 17~19.

41) Jensen, Michael C.; Meckling, William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4): 305–360. 이 글에서 대리인 비용을 ① 감시비용(monitoring cot), ② 확증비용(bonding cost), ③잔 여손실
(residual loss) 등으로 분류하였다.

42) Fama, Eugene F.; Jenson, Michael C.(1983),“Agency Problems and Residual Claims”.Journal of Law & Economics. 26: 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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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

1.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제7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

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

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

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

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

--------------------------

--------------------------

--------------------------

--------------------------

--------------------------

--------------------------

--------------------------

----------구성하되 「근로복지기

본법」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

한 1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본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자를 제외한 주주(이하 “소액주

주”라 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이 사외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

사 후보추천위원회에 각 1인 이상의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사

외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후보로 추

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

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

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

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

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

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

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

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

여야 한다(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

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이사 후

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

천을 받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

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

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

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

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

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를 포함시켜야 한다.

<신  설>  ⑦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사

외이사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서 각 

사외이사 후보자의 추천인을 공표하

여야 한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제542조의8 제4항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추

천한 1인이 포함된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이므로(상법 제389조

의2) 사이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추천한 1인이 포함되려면 이들이 이미 이사로 선임

되어 있어야 한다. 이사라야만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이 위원회가 소액주주의 대표 1인과 우리사주조합원

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

할 수 있게 된다(상법개정안 제542조의8 제5항). 아

직 이사도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어떻게 이사회내

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후보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제542조의8 제5항은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 및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

천위원회에 각 1인 이상의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

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 중 각 1

인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마치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이 각 1

인 이상의 사외이사의 선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

우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액

주주나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다. 

4. 우리사주조합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원회’ 및 ‘사외이사’에 1인 이상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왜 ‘우리사주조합’에게 추천권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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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의문이다. 생각건대 우리사주조합이 반드시 노

조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

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을 도입하며, … ”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들

의 단체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의 조합이다. 주주가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무언가 어색하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주인데 그 

주주를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고 보는 것도 논리

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의 조합이므로, 이들 주

주에게 사외이사의 선임권을 준다는 것이므로 법리

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입법자가 고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노조의 대표라

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임원을 선임할 합당한 자격이 

없는 단체에게 사외이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주는 것이 과연 주식회사법의 법리에 맞는가 하

는 매우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원을 선임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란 출자를 한 

자임이 분명한데, 이것은 주식회사법뿐만 아니라 영

리법인인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회사법의 기본원칙

이다. 이러한 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회사의 본질에 

대한 근본을 흔들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사주 조합에게 사외이사 선임

권을 주었다고 해도 문제이다. 이는 특정 집단(우리

사주조합)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다.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지분율을 충분히 보유한 

주주인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은 제한하면서 일부의 

주주에게는 1주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법리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근로자가 이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법 제

382조 제3항 제1호 위반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는,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

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라고 규정한다. 이는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

가 없는 독립된 인사로써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근로자

와 사외이사는 서로 맞지 않는 개념이다.

5.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

이사 후보

개정안 제542조의8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상장

회사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 각 1인씩(총 2명)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동 개정안 제6항은 “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

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

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국은 총 

2명이 아니라 1명만 임명하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

다. 법안의 wording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6. 근로복지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위반

근로자(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외이사가 될 수

는 없다. 또한 사외이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본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제1호).43)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에도 한계가 있다. 

43)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만이 자격이 있으며(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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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당

해 지자체장ㆍ의회ㆍ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자나 노동조합 관계자가 들어갈 수도 없으며 노

조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도 배제된다. 

7. 작동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근로자 이사가 선임되는 과정도 불분명하다. 후보

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부결가능성

은 인정되는가? 만약 주주총회 결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 1명만 추천한 경우 주주총

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인가? 법률안에는 상기 문제

에 대한 해답은 없어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Ⅴ. 결  론

이사 선임에 관하여 국회는 경제민주화의 이름으

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싶어 하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법안이 지나치게 독특하거나 한

국의 기존의 자본시장의 질서 또는 한국 현행상법과 

맞지 않는 것을 실험하려는 것이다.

근로자 이사제도의 도입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지

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임을 박원순 시장이 

밝힌 이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제출로 논

의가 본격화되었다.44)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본질

적으로 이사의 자격과도 관련된다. 노동자는 특정 

인종이나 특정 계층이 아니며 노동자는 특별한 존재

가 아니다.45)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며 동시에 만물

의 소유자이다. 근로자도 당연히 승진하여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근로

자’와 ‘노조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근로자’는 다르

다. 즉, 이사회가 아닌 노조가 선출한 대표(또는 근

로자가 선출한 대표)는 결국 노조의 대표로서의 근

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노조가 사측과 대립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된다. 만약 노조가 어용노

조인 경우에는 그 노동이사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always yes man이 되고 말 것이다.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것은 한국이 유럽식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과 일본을 거친 자본주의국가인 한국

에서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체제의 정체성

의 문제가 있다.  

44) 7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ㆍ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http://blog.hani.co.kr/nomusa/76577. 한겨레 신문 김봉석 기자.

45) 타카하타 아키오는 “노동자를 특정 인종이나 계층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 얼마나 따분한 마르크스주의적인 교리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국가가 노동자
에게 직업을 던져주는 의무가 아니고 모든 EC 국민들에게 재능을 스스로 발휘해서 성공할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는 우
리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 노동자이며 오너(주택, 자본, 기업 등의 소유자)입니다. ‘노동자’를 특별 취급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교리는 이제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高畑昭男, 1989).” 박동운, ｢마거릿 대처 -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살림지식총서 303,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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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과 한국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한국도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

는 점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노조의 설립요건이 매

우 엄격하고, 한 번 설립된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유럽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

을 법률로 보장한다.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국

은 그렇지 않다. 노조의 성향도 한국이 더욱 정치적

이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헌법상 

명문으로 노동3권, 즉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

1항).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는데, ① 제1단계: 신분적 지배관

계, ② 제2단계: 사용자 우위단계, ③ 제3단계: 노사

대등관계, ④ 제4단계: 경쟁지향적 단계(노사협조단

계)가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노조 조직율이 점

점 떨어지고 있다.46) 오늘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제4

단계인 협조적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제3단계인 노사대등단계에 있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므로 유럽이 어떻다고 해서 한국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 

물론 경영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경영협의회

를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협의회와 이름만 다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빈

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

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그간의 노조

의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효율성을 갉아먹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할 수도 없

고,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구조조정 등

은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인없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영화나 민영화와 유사 

기능을 하는 공기업 간의 통합은 불가능할 수 있고,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커진다. 과감하고 신속

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이사회가 이사 간의 발목

잡기식 토론으로 실기(失期)할 수 있다. 엄격하게 비

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진행 내

용이 즉각적으로 노조에 전달되는 효과로, 노동자 

이사나 비노동자 이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퇴요구 

등 혼란과 갈등과 정치적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사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나, 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상 알 수 있다. 

이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근로자 이사는 대체

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근로자 이익대변자로서의 편

중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이사제도의 

모델이 된 유럽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우

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극한투쟁으로 결말

짓는 한국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 근로

자 이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47)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노사간 상생 협력과 기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더 중

요하다고 본다.

46) 1999년 25.3%에서 매년 떨어져 2010년에는 18.5%를 기록하고 있다(한국 노동사회연구소 101차 노동포럼). 

47)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의 2016. 7. 13.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토론회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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